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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동전쟁 피해우려 업종 
밀집지역 8곳에 130억 지원한다. 

 -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버팀이음프로젝트’ 추경 편성
- 부산(항만·운송), 대구(섬유), 대전(물류·운송), 경기(석유화학·플라스틱, 섬유), 

충북(플라스틱사출·압출, 화장품), 전북(화학물질·고무), 경남(장비·금속), 제주(관광운수) -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중동전쟁의 여파에 따른 피해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고용둔화 대응 지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편성하여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버팀이음프로젝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와 재난 등으로 인한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편성한 450억 원 규모의 본예산에 더해, 
추경 120억 원을 긴급 편성하여 중동전쟁 피해 우려 지역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9개 시·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검토하고, 
지원이 시급한 8개 지역과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지역별 산업 
특성 및 피해 우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을 배정하였다. 

  대구(섬유 업종), 대전(물류·운송), 충북(플라스틱사출·압출 및 화장품 
산업), 경남(장비·금속 업종)에 각각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항만·
운송 업종)과 제주(관광운송 업종)에는 각각 15억 원을, 경기(석유화학·
플라스틱 및 섬유 업종)와 전북(화학물질·고무 업종)에는 각각 10억 원을 
배정하여 총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 지원 패키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화물운송업 및 관광운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장기 재직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근속장려금을 지급하며, 



고용유지 조치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전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취업 지원금을 지급하여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다.

  노동부는 확정된 지원 예산을 5월 중 각 지자체에 배정하여, 현장의 
일자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실질적인 위기 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현장과 근로자들이 고용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지역 경제여건에 
맞는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740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은정 (044-202-7410)

주무관 원승연 (044-202-7411)

주무관 정준수 (044-202-7409)

http://www.korea.kr

